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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에서의 에 한憲法 法律 耕者有田 原則 關 檢討

金 泓 相

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

머리말.Ⅰ

헌법 제 조 제 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121 1 “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 .” ,
업농촌기본법 제 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20 “․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
여 농지의 소유에 대한 기본 원칙만이 아니라 기본 원칙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강구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 조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6 “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고 농지소유제도의 기본 이념이자 원칙인 경자유.”
전의 원칙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취득자. ,
격증명제도를 두어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
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 제 조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8 ),
농업경영 등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게 하는 처분명

령 및 이행강제금제도 등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동법 제 조 및 제 조( 10 65 ).
그러나 비농민의 농지소유는 확대되고 있으며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부,

과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농업농촌기본법 농. , ,․
지법 등 농지 관련 법률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
한 기본이념과 원칙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최근.
쌀시장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농촌경제가 악화되고 농지시장

의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농지가격과 도시지역 토지가격간의,
격차 심화에 따른 농업인의 불만이 심해지고 농업인들까지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하여 농업인의 자산가치를 높여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또한 농.
업인 후계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하에서 향후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담

당해갈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지소유 자격 제한을 대폭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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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 원칙의 의미와 여건 변화 속

에서 그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생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헌법과 법률에 명시.
된 경자유전 원칙이 그동안 어떤 변화를 거쳐 왔으며 향후 여건 변화 속에서 어,
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살펴본다.

의. 耕者有田 原則 法制化Ⅱ

제헌헌법과 농지개혁법에서의 경자유전 원칙 도입1.

경자유전 원칙 도입의 내용(1)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은 년 개정 헌법1987
에서 처음이지만 년 제헌헌법에서 이미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 1948 ‘ ,
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는 내용으로 경, , .’
자유전의 원칙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헌 헌법의 내용은.
농지개혁법의 제정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우리나라 법률에 구.
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농지개혁법에서라 할 수 있다.
농지개혁법에서 농지의 소유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의 구체적 규정을 둠으로써

경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 자작농주의가 구체화되었다‘ ’ , .
농지개혁법 제 조 항에서는 다음의 농지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5 2 “
수한다 아닌 의 하지 않는 의 라고 규정하여 자경. , ”農家 者 農地 自耕 者 農地① ②
하지 않거나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개혁법 제 조, 6
항에서는 다음의 농지는 본법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1 “ . ①
영하는 가당 총면적 정보 이내의 소유농지 생략 라고 하여 농가의 농1 3 , - ( )”② ⑧
지소유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개혁법 제 조 항에서는 본법에 의하여. 11 1 “
정부가 취득한 농지 및 기타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다음 순위로 분배 소유,
케 한다 현행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 ,農家① ②
를 경작하는 농가 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영농력을 가, ,③ ④
진 피고용농가 생략 라고 규정함으로써 자경농가가 우선적으로 농지를 분배(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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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개혁법 제 조에서 농가라 함은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3 “ 家主

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로 칭한다 고 하였으며 대법원.” ,
판례에서도 우리나라 농촌실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학교 교사라 하더라도 그 가“
족과 더불어 영농을 할 수 있는 이상 그를 농가라 볼 수 있어 ”( 1963. 4.大法……
판결 변호사도 자경 자영조건을 갖추면 농지취득이 가능한 농가이다4 ), “ , ”(大法

판결 농지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가구이더라도 그의 부형이 경작해1963. 10. 22 ), “
주면 농가이다 판결 라 하여 국민학교 교사에게도 농지취득자”( 1973. 9. 25 )大法

격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가의. ,
범위에 장치 영농하려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 ’
고 있다 은 년 월 일 판결에서 매수농지를 자경할 목적이 있음이. 1960 4 21 “大法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고 하여 그 확인 절차와 확인 기준의 모호성이 논란”
이 되었다.1)
한편 농가는 법인과 엄격히 구분하여 법인 농지 소유는 제한하였다 실제 이후.
농지개혁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 예컨대 법인은 원칙상 농가가 아니므로 농지를, “
소유했어도 농가가 아니다 판결 농지매수자가 비영농법인이”( 1955. 3. 31 ), “大法

면 농지증명을 제시하더라도 그 매매는 무효이다 판결 등 대”( 1989. 2. 14 )大法

법원 판례에서는 법인은 농가가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법인의 농지소유를 엄격‘ ’
히 제한하였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년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유 허용을 계. , 1990
기로 법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게 되었다.

경자유전 원칙의 의미(2)

제정헌법과 농지개혁법에 담겨진 경자유전 원칙은 자작농주의 또는 소유 경영, ,
노동의 삼위일체주의라 할 수 있다 임병윤 은 농지개혁법의 기본인 자작농. (1976)
주의에 대해 자작농주의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역사적8.15
격동기에서 토지없는 농민들의 무거운 고율소작료에 대한 불만을 일시에 해결하

려는 일정한 역사적 배경하에서의 특수한 의미와 내용을 갖는 특별한 정책적 판

단에서 마련된 자작농주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병윤( , 1976).

1) 농지개혁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권오승 김기성 을 참(1974), (1989)
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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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병윤 의 주장은 적절한 주장이라 판단된다 분명 우리의 농지개(1976) .
혁의 일차적 목표는 소작제의 타파와 자작농의 창설 그리고 그것에 의한 사회안,
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성격의 농지개혁일 수 없었

다 즉 프랑스 혁명 후의 귀족 지주 기타 특권계급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
분배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김상용( 1995, 376).
우선 토지소유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권오승 은 농지개혁을 통해 토지(1974)

소유의 자유성과 절대성이 보장된 근대적 의미의 농지소유권이 성립된 것으로 평

가한다 법 형식적 의미에서의 근대적 토지소유권은 토지조사사업과 일본 민법에.
의해 성립되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그것은 년 농지개혁에 의해 확립되, 1950
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권오승 은 이러한 농지소유권이 타 소유권과는 달리. (1974)
자유성과 절대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특수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였다 권오승( , 1974 ; 16-18).

농지개혁법에 의한 자작농 창설의 의미(3)

농지개혁이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봉건제타파설 반봉건제 온,
존설 자본제 재편설, 2) 등 다양하듯이 농지개혁을 통해 형성된 자작농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자작농의 존재에 대해서는 농업혁명 농업발전 의 길을 둘러싼 고전적 논의에서( )
주요 논쟁거리였다 소경영체제로서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대경영으로 발전.
하지 못하여 농공간의 불균등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농지구입자금 그 자체

가 경영자본을 잠식하여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구조라는 자작농 그 자체의 한계를

지적한 접근이 그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농지매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생산자 농민에게는 생산비용으,
로 이해되는데 반해 농산물가격 형성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를 매입하,
여 농사를 지을 경우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생산자로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농지가격이 평당 만원인 서남해안 간척지에서 생. 3
산되는 쌀의 가격이나 평당 만원인 수도권의 농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격은30
농산물의 질적 차이가 없는 한 다르지 않다 오히려 미질인 좋은 간척지 쌀값이.
도시근교에서 생산되는 쌀값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이는 생산자 농산물 공급자. ( )

2) 농지개혁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김홍상 외 참조(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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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수인 경쟁적인 쌀 시장에서 농지 매입 비용이 생산물인 쌀의 가격에 반영되

지 않기 때문이다 농지매입자금은 현실적으로 농업생산자의 경영자금을 잠식하.
여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경자유전,

원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마르크스. (K. Marx)

는 이러한 농지가격이 지니는 불합리성을 토지가격의 불합리성 토지의 사적 소,

유의 불합리성으로 이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사적 소유의 철폐 국, ,

가적 소유 및 인민적 소유를 주장한 바 있다.3) 존 스튜어트 밀 은 비록(J. S. Mill)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보다 자본주의적 체제의 우위를 강조하면서도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마르크스적 관점을 수용하여 토지의 공적 소유,
국가 소유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4)
여하튼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하면 농지개혁으로 탄생한 자작농은,

소유 규모 확대를 통한 경영 규모 확대 즉 대경영으로의 발전이 힘든 한계를 지,
닌 존재였다.
김홍상 에서는 농지개혁을 통한 자작농 형성을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관(1986)
련시켜 이해하면서 미국 세계 자본주의의 축적단계 및 독점의 지배하에서의 자“ ( )
작농 형태의 창출은 한국자본주의의 자본축적과정에서 농민적 진화를 통한 민족

경제의 토대가 아니라 즉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과정에서 농민이 농업혁명의 주,
체적 담당자로 인식되지 못하게 되고 저곡가 유지의 기초 나아가 농가경제 압박

을 통한 저임금 유지의 기초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의 저수지 로 등장하는 귀결을( )
낳는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실시된 농지개혁의 결과 창출된 자작농은 이후 자본.
축적과정에서 몰락하여 소작농화 탈농화 부채농화의 길을 걷게 되고 이는 저임, , ,
금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고 나아가 저곡가 저임금이라는 구조 속에서 한, -
국 농업의 생산기반을 와해시키고 만성적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락시켰다 김홍상”(

고 주장하였다1986 ; 168-169) .
여하튼 농지개혁으로 형성된 자작농체제는 과도적인 체제로서 변화의 길을 걸

3) 마르크스는 지대를 차액지대만이 아니라 절대지대 독점지대를 제시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가,
지니는 고유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일반적인 경제학 원론에서 지대는 농산물 가격 형성의 결과. “
이지 그 구성요소는 아니다 라는 주장은 리카도 의 차액지대만을 고려한 접근이며” (D. Ricardo) ,
마르크스는 차액지대만이 아니라 지대가 농산물가격의 구성요소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홍상 참조(1992) .
4) 철저한 자본주의 신봉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토지국유화 주장으로 인해 간혹 사회주의자로 오
해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러한 농지소유 및 이용 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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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 현재 대부분의 농가들은 임차겸자작의 형태를 유지하,
고 있다.
한편 김성호 외 에서는 광범위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농지개혁을 통해(1989)
방대한 소작지가 자작지로 전환되었으며 지주들이 소작지를 방매한 것은 이들“ ,
의 자의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 농지개혁 때문에 할 수 없이 투매한 것이다 김성”(
호 외 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농지개혁을 통해 자작농 창출이, 1989 ; 1000-1003)
라는 역사적 의의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김성호 외 에서는 자작농체. (1989)
제를 창출한 농지개혁의 의의와 농지개혁 이후 경제 및 농업정책과 농지정책의

한계로 자작농체제의 해체 문제는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기존의 농지개혁에 대한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헌법과 농지법에서의 경자유전 원칙 적용2.

경자유전 원칙의 헌법 조항 도입 내용과 그 의의(1)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은 년 개정 헌법에서이다 헌법 조 제 항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1987 . 121 1 “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자유전 원칙 준수 정신은 그 해석상의 차이가.” .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농지소유 자격과 관련하여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
이러한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법제.
도에 많은 영향을 준 독일헌법 미국헌법 일본헙법 프랑스헌법 바이마르헌법 등, , , ,
에는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담겨 있지만 농지에 대한 경,
자유전원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규정은 개별.
적인 경제조항을 다루는 법률 예컨대 농지법 등에서 다룰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담겨지게 된 것은 농지법 제정이 늦어진 점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농지문제가 지니는 사회적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남북 대치 상황 등 정치경제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식량자급. ․ ․
기반 확보를 위한 안정적 농지 확보 농업의 보호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었,
다 경자유전 원칙의 헌법 조항 도입 농지의 소유자격에 대한 엄격한 규정 도입. ,
은 농지의 특수성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농지는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생산수단임과 동시에 재생산불가능한 특수한 생산수단으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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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농지법에서의 경자유전 원칙 준수(2)

농지법은 년 처음 제정되어 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농지법 및1994 1996 , 1987
년 개정 헌법에서의 경자유전 원칙의 의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년 농지개혁 이후에 여러 차례 추진된 농지법 개정 노력 과정에서의 경자유1950
전 원칙 내용의 변화 과정과 현행 농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5)
농지개혁 이후 년 농지법 제정 이전까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농지법 제1994
정 노력은 일반적으로 차례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6 .
제 차 와 제 차 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지개혁의1 (1958.6-1959.4) 2 (1961.8-1962.3) “
다음 과정으로서 경자유전의 형태를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제출 장상환”( ․
김병택 된 것으로 이해된다1991, 148) .
제 차 는 농지법 제안 이유가 제 차와 제 차와 크게 달라져3 (1967.2-1968.12) 1 2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소유와 경영의 규모를“
개선함으로써 기본적이며 항구적인 농지제도의 확립을 도모 하려는 것이었다 이” .
러한 취지에서 기업농을 자본 기술과 장비를 갖추어 확대재생산을 지속할 수 있,
는 경영단위로 정의하면서지소유자격에 기업농까지 인정하고 농지소유상한을 폐,
지하고 임대차를 금지에서 규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 언론 등의, . ,
부재지주 증가 소작 우려 등으로 심의가 늦추어져 자동 폐기되었다 제 차, . 4

는 제 차 법안에서는 기업농을 농산법인으로 대체하여 농산법인(1969.10-1971.6) 3
에 한하여 정보 소유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년 제 차 법안3 , 1971 3
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다.
제 차 에서는 제 차 제정안과는 달리 기업농과 농산법인을5 (1974.8-1977.12) 3, 4
삭제하고 농민이 구성주체가 되어 공동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농사조합법인,
으로 대체되었다 정도 상한도 상향 조정되고 임대차는 규제에서 제한적 허용으. 3
로 완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차 는 제 차의 내용을 그대로. 6 (1978.2-1979.12) 5
수용하여 농민과 농사조합으로 농지소유자격을 한정하고 소유상한 정보를, 3 8-10
정보로 상향조정하며 농지임대차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 차 농지법 제정 추진으로 현행 농지법이 마련되었다 기7 (1992.11-1994.12) .

5) 농지법 제정 추진 경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정부백선기김홍상 와 장상(1995)․ ․
환김병택 을 참조할 것(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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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기존의 농지개혁법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1949), (1972),
차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농지 관련 법률을 통합 조정하(1986), (1990)
여 새로운 농지법이 제정되었다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소유 상한 폐지 통작거리. ,
폐지 농업회사법인제도의 도입 및 농지소유 허용 주식회사 제외 농업경영을 하, ( ),
지 않을 경우 처분 의무 부과 등 사후관리 농지매매증명 허위발급시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제 차 농지법 제정 노력으로 정비된 현행 농지법은 기본적으7
로 과거 농지개혁의 기본 정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차례의 농, 6
지법 제정 노력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듯이 현존하는 농지임대차의 허용 기업농,
의 허용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의 소유자격.․
에 대한 기본 정신인 경자유전 원칙과 관련해서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그대

로 반영하여 농지법 제 조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6 “
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고 농지소유자격 제한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
한 농지법 제 조에서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8 “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를 두어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

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조에서. 10․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의 각호의 에 해당하게 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1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등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1
처분하여야 한다 와 제 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조 제 항 규.” 11 “ 10 1․
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월 이내레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제6 .” ,
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65 “ ․ ……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100 20
과하다 고 명시하여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 등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게 하는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제도 등 사후관리제도

를 두고 있다.
요컨대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개혁법 헌법 등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준,
수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실천조항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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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耕者有田 原則 毁損 構造Ⅲ

법제도적 구조1. ․

현행 법제도상의 예외 규정(1) ․

현행 헌법과 농지법이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작농주의를 농지제도의 기본이념

과 원칙으로 채택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

고 있지만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즉 경자, .
유전의 원칙과 자작농주의는 크게 훼손되어 왔다.
헌법 농지법 등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법, ,
률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의 실현을 곤란하게 하는 광범위한 예외규정들이 있다.
우선 년 개정 헌법 조 제 항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1987 121 1 “
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고 규정하, .”
고 있으면서 제 항에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2 “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영농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인정한다 고 예외적인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
년 제정되어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자1994 1996

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지만 상속이농에 의한 농지소, ․
유와 주말농장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유상한을 두고․
예외적으로 비농민에게도 허용하고 있다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상속.
농지 중에서 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1 (1ha)
도 소유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8 )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 중에서 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1 (1ha)
여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6)
그리고 주말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할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함 을 하고자)
6) 년 월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기반공사 현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에 년 이상 임대위탁2005 7 ( )( ) 5
관리하는 경우 이농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소유 한도가 확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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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 소유 합산 면적이 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1 (0.1ha)
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농지법 제 조 및 제 조 이는 엄밀( 6 7 ).
히 말해서 이농상속 등 예외적인 농지소유 허용이 아니라 비록 제한된 면적이․
지만 비농민이 누구라도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년 이후 서산간척지 등 대규모의. 2003
우량농지가 비농민의 소유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의 예외 규정은 실제 비농민 농지 소유의 확대 경자유,
전 원칙의 훼손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제도의 불완전성과 모호성(2)

일본 등 농지개혁의 과정을 거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농지개혁이라는 개혁적

조치 이후에 일반적으로 농지의 소유 이용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이나 토지법이,
제정되어 농지제도를 체계화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개혁 직후 농지법이 제정.
되지 못하고 농지개혁 이후 년이 지나 년에서야 농지법이 제정 시행되어, 46 1996
이미 제헌헌법 및 농지개혁법의 기본 정신인 경자유전의 원칙이 크게 훼손되었

다 실제 년 농지법 시행 당시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농업인이든 비농민. 1996
이든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농업인뿐

만 아니라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계속 보유 및 임대가 가능하게 되었

다 실제 다수의 농지소유자들이 년 이전 취득한 농지와 이후 취득한 농지간. 1996
의 법적 제한이 달라 혼란을 겪고 있다 년 이전 취득 농지는 임대차가 자유. 1996
롭게 허용되지만 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1996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년 농지구입시 농지소재지 사전 개월 거주요건이 철폐되어1994 ‘ 6 ’ 7) 비농

업인도 누구나 영농계획서만 작성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농지관리상의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지개혁시 농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점과.
관련된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대법 판결 년 월 일 에 의해 장래 영농. (1960 4 21 ) ‘
하려는 자가 농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장차 영농을 하려는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
7) 농지구입시 개월 사전 거주 의무는 농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년 농지개혁법 시6 1988
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부과된 것이다 이는 년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 선언이 추가되고. 1987 ,

년 농지매매증명제도의 운영 강화를 통한 농지투기 억제대책으로 일환으로 농지개혁법의1988
시행규칙에 추가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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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그 동안 농지관리위원의 현지 확인 절차 영농계획서 등으. ,
로 판단해야 한다 물론 년부터는 농지관리위원 확인 절차도 사라졌기 때문. 2003
에 사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
러한 사후 관리체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시군의 농지업무 담. ․
당자들은 다른 행정업무로 철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농지소유자격의 범위도 농업구조개선 농업경영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

한 차원에서 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조 에 의해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1990 ( 6 )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었다 농지개혁법 이후 농지법이 제정되지 않.
은 상태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는

등의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미만의 소농. 3 1ha 5
인 이상이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는 경우 농지소유가 허용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년 농지법 제정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리고 년부터는 유한회사 합명1994 . 1994 ,
회사 합자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었으며 년부터 주식회, , 2003
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도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한편 농지소유상한 규정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소유상한은 년 농업진흥지역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3ha 1993 10ha( ․
을 경우 까지 허용 로 확대되고 년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소유상한 자20ha ) , 1999
체가 철폐되었으며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소유상한을 에서 로 확대하였다, 3ha 5ha .

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모든 농지에 대한 농2002
업인의 농지소유 상한이 없어졌다.
요컨대 농지관련 제도의 불완전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확

대되는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경제적 구조2.

농지임대차 비농민소유 확대의 경제적 구조 상대적 고지가(1) ( ) :

현행 법에 의하면 비농민의 예외적인 농지임대차를 제외하고는 임대차를 불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대차는 년 농지법 이전에 취득한 농지의 합1996
법적인 임대차와 년 이후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비농민의 농지소유1996
문제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비농민의 농지소유 그 자체는 바로 임대차로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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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비농민이라도 직접 영농하게 되면 농업인이 된다 여. .
기에서 불법적인 농지임대차의 경우는 사후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

고 시정하도록 하므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는 대부분 현행 농지법에서 예외규정으로 허용하고

있는 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소유하게 된 농지와 그 이후에도 미만 상속1996 1ha
농지와 년 자경 후 이농하여 보유하게 된 농지 그리고 년부터 허용된 평8 2003 300
미만 주말농장체험영농 목적의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증대 등으로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농지법의 농지임대차 금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농지의 비율은 년1970 17.8%
에서 년 년 년 년 로 증가하였으1980 21.3%, 1990 37.4%, 1995 42.2%, 2002 44.8%
며 년 임대차 농지의 는 농가소유 는 비농가소유이다 표, 2002 19.8% , 70.7% (< 1>
참조 그리고 표 에 의하면 비농가소유 임대 농지의 는 재촌비농가소). < 2> , 50.7%
유 는 부재 비농가 소유이다 부재 비농가 소유 임대 농지 중 가 이, 49.3% . 65.3%
농 후 보유 가 상속증여 가 매입에 의해 소유하게 된 농지이다, 17.2% , 12.4% .․
즉 여전히 농지제도상의 한계로 말미암아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임대차가 증대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확대되고 농업인의 농지임대차를 통한

경영규모 확대 노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의 미흡 등 제도적

인 미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대적 고지가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즉 임차인이 농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차하는 근본적 이유는 농지.
의 실제가격이 토지순수익을 반영한 지가 수익지가 보다 높아 농지를 구입하여( )
농사짓는 것보다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농지가격 대비 임차료 비율은 년 에서 년 년 로1990 3.5% 1995 3.0%, 2000 2.2%

낮아졌으며 은행금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연평균 소비자물, 1/3-1/4 .
가 상승률이 년 년 년 에 비해 년간 논1990 8.6%, 1995 4.5%, 2000 2.3% 1996~2000
의 연평균 농지가격 상승률은 나 된다 그만큼 수익지가와 실제지가간의 괴16.2% .
리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농지 임차자는 임차농지에서의 토지순수익이 임차. ①
료의 배에 달하여 임차경작의 경제성이 충분하고 지가대비 임차료 비율이2-3 , ②
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짓는 것보다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

이 훨씬 유리하므로 표 참조 농지를 임차한다고 할 수 있다( 3 ) .
이러한 현실 변화를 고려하여 최근 농지임대차를 통한 농업구조개선이 강조되

고 있으며 실제 평야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임대차 면적 확대를 통한 대규모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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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구조개선은 미흡하다, .

표 임차농지 추이 및 소유자별 구성< 1>
단위 천( : ha, (%))

‘70 ‘80 ‘90 ‘95 ‘96 ‘97 ‘98 ‘99 ‘00 ‘01 ‘02

경지면적
임차면적

임차농지 비율( )

2,298
409

(17.8)

2,196
468

(21.3)

2,109
789

(37.4)

1,985
838

(42.2)

1,945
836

(43.0)

1,924
837

(43.5)

1,910
789

(41.3)

1,899
822

(43.3)

1,889
824

(43.6)

1,876
831

(44.3)

1,863
835

(44.8)

소유자별

임차농지

농 가
구성비( )

- -
243

(11.5)
223

(11.2)
212

(10.9)
212

(11.0)
155
(8.1)

165
(8.7)

174
(9.2)

175
(9.3)

166
(8.9)

비 농 가
구성비( )

- -
456

(21.6)
546

(27.5)
554

(28.5)
552

(28.7)
555

(29.1)
570

(30.0)
569

(30.1)
578

(30.8)
590

(31.7)

국공유지 - - 34 26 27 29 31 35 33 29 28

기 타 - - 56 43 43 44 48 52 48 49 51

자료 농림부 농지과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에 대한 조사 결과임: ( )

표 비농가의 임대사유별 임대면적 추이< 2>
단위 천: ha, (%)

‘90 ‘95 ‘96 ‘97 ‘98 ‘99 ‘00 ‘01 ‘02

비농가의 임대면적 456 546 554 552 555 570 569 578 590

재촌 비농가◦ 1) 136
(29.9)

228
(41.7)

245
(44.2)

252
(45.7)

292
(52.6)

298
(52.2)

286
(50.3)

292
(50.6)

290
(50.7)

-타직업 종사
80

(17.5)
146

(26.7)
159

(28.6)
160

(29.0)
154

(27.7)
154

(27.1)
148

(26.0)
149

(25.8)
146

(24.7)

-노동력 부족
54

(11.9)
75

(13.8)
78

(14.1)
83

(15.1)
126

(22.7)
131

(22.9)
125

(22.0)
130

(22.5)
141

(23.9)

-기 타
2

(0.5)
7

(1.2)
8

(1.5)
9

(1.6)
12

(2.2)
13

(2.2)
13

(2.3)
13

(2.3)
12

(2.1)

부재 비농가◦ 2) 320
(70.1)

318
(58.3)

309
(55.8)

300
(54.3)

263
(47.4)

272
(47.8)

283
(49.7)

286
(49.4)

291
(49.3)

-이농 후 계속 보유
162

(35.6)
207

(38.0)
209

(37.8)
200

(36.3)
154

(27.7)
164

(28.8)
180

(31.6)
184

(31.8)
190

(32.2)

-상속증여․ 60
(13.1)

48
(8.8)

43
(7.8)

45
(8.1)

53
(9.6)

56
(9.8)

36
(6.3)

51
(8.9)

50
(8.5)

-농지매입
83

(18.2)
50

(9.1)
45

(8.1)
43

(7.7)
37

(6.7)
34

(6.0)
50

(8.8)
36

(6.2)
36

(6.1)

-기타
15

(3.2)
13

(2.4)
12

(2.1)
12

(2.2)
19

(3.4)
18

(3.2)
17

(3.0)
15

(2.5)
15

(2.5)

주 농지소재지와 동일 시읍면 또는 인접 시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농가: 1) ․ ․ ․ ․
재촌 비농가 이외의 농가2)

자료 농림부 농지과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에 대한 조사 결과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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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논의 가격과 임차료 및 금리 추이< 3> (1980 2000)～
단위 원평: / , %

논 가격(A) 논 임차료(B) B/A(%) 예금금리 대출금리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0
1985
1980

36,458
36,103
33,564
21,978
19,998
19,028
18,312
7,822
3,987

810
762
715
660
633
568
640
382
175

2.2
2.1
2.1
3.0
3.2
3.0
3.5
4.9
4.4

7.08
7.05
13.39
10.59
9.00
10.00
10.00
10.00
19.50

9.88
10.85
15.21
12.30
12.26
12.50
12.50
11.50
20.00

주 농지가격은 농협조사부 조사 중급 논 가격: 1)

임차료는 쌀 생산비 중 토지용역비2)

예금금리는 정기예금 금리 대출금리는 년 가계대출금리 년 이3) , 1996-2000 , 1995

전은 가계대출금리보다 싼 기업대출금리임.

자료 농림부 농업정책국 업무자료 쪽과 통계청 금리자료: , , 2000.10, 295 .

한편 년 이후 농지임대차면적 비농민소유농지의 확대 속도가 과거에 비해1996 ,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법적으로 농지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어 농가들이,
농지임대차를 숨기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질적인 비.
농민이면서 형식상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현행제도상 평 이상. 300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영하면 농업인이다 따라서 영농 목적으로 평 이상. 300
의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하는 것 자체가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비농민의 지속적 농지소유 구조 자산증식수단으로서 농지(2) :

현행 법에 의해 비농민이 이농상속 등으로 농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지속적 보유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등을 가져다 주시 않

으면 비농민의 농지소유는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즉 농지가 중요한 자산증식 수, .
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 그 자체가 비농민의 지속적 농지소유 구조를 생성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농지가격의 상승률이 이자율 물가상승률 등을 훨씬 초월하는 현실 속,
에서 농지의 소유는 자산증식 목적으로 투기적 보유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조재환 에 의하면 년부터 년까지 년간을 제외하고. (1996) , 1975 1992 19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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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농지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농지가격이 통화증가율 경제성장률 주가상승률의 등락시기와 년 정, , 1-2
도 전후 시차를 두면서 움직이고 있다 조재환( 1996, 10-13).
한편 농지전용 규제가 엄격한 대부분의 농지는 자산증식수단으로서 의미가 약

하지만 대부분의 비농민 소유 농지가 소규모로서 농지매도 수입으로 근거로 새,
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농지의 매도를 적극 서두르지 않고 대

부분의 비농민들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농지를 매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耕者有田 原則 關聯 主要 爭點Ⅳ

의 과1. 耕者 法的 槪念 範圍

의 범위 즉 농지소유 주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쟁점은 자경자,耕者

자작농 자영농 임차농 영농조합법인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 ( ), , , , ,
등 여러 유형별 농지소유 허용 여부이다.
경자유전 원칙은 자경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미,
농지개혁법 당시에도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가당 총면적 정보 이내의“ 1 3
소유 농지 를 매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농지개혁법 제 조의 농가라 함은” , 3 “ 家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主

로 칭한다 는 정의에서 보듯이 자경하는 농가만이 아니라 자영하는 농가도 포함.”
한다.8)
그리고 농업 내외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대규

8) 농지법 제 조에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2 “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대통령령 에서는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 , ( ) “1. 1
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년 중 일 이상 농업에 종1 90
사하는 자 농지에 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2. 300 ․ ․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

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두 중가축 두 소가축 두 가금 천수 또는 꿀벌. 3. 2 , 10 , 100 , 1
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년 중 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10 1 120 . 4.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만원 이상인 자 로 의 농업인을 정의하고 있다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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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경영체의 육성 차원에서 농지소유 상한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농지의 소유자

격 범위도 완화하였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1990 ( 6
조 에 의해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었으며) ,

년부터는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가 허용1994 , ,
되었으며 년부터는 주말체험영농 농지소유와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2003 ․
농지소유도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리고 자경농에 대한 해석도 현재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

인가 아니면 미래 영농하려는 자를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농지개혁‘ ’ .
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농지를 매수할 당, “
시 실제 영농을 하는 농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농할 목적으로 매……
수하였다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고 하여 기존 농가가 아닌 장차 영농을 하”……
려는 자에도 농지소유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법 집행 경자유전. ,
원칙의 실천에 많은 어려움을 부여하게 된다 누가 장차 영농에 종사할 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농지매수인이 농지소재지에 이주하. “
는 등 객관적인 상황으로 판단하는가 하면 경작자의 소재지와 농지의 소” , “……
재지가 멀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등의 판례도 있어 객관적인 판”
단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권오승( 1974 ; 20-21).

비농민 농지소유 허용 범위2.

농지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농업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의 하나로

서 농지의 시장 가치의 유지는 농업인만이 아니라 비농민 농지소유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최근 쌀시장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농촌경.
제가 악화되고 농지시장의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농촌 활.
성화와 농지시장 안정 및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의 소유와 이용 규제를 완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농지가격과 도시지역.
토지가격간의 격차 심화에 따른 농업인의 상대적 불만 해소와 농업인의 자산가치

의 유지 등의 문제가 정책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농지법 개정 등 최근의.
농지제도 개편 과정에서는 농업인 후계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하에서 향

후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담당해갈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

지소유 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지거래자유화를 강조하는 강경식 김정호 등은 자본주의 사회에(199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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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농지도 거래가 자유화되어 누구나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의 자산가,

치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농지개혁 당시의 우리나라 농지소유관.

계와 지금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으며 경자유전원칙은 농민을 위해서라기보다 농,

업의 유지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농업이 있어야 생업이 유지되는 화이트칼라,

만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켜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대부분의 농업10 .

인들은 자신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농지거래가,

자유화되어 농지가격이 상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의 농업인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이상의 농업인이 비농민도 농지, 70%

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현실적인 여건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원칙이

여전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많은 농업 및 농지 관련 전문가나 정책당국자들,

이 이러한 헌법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이들의 주장처?

럼 이들은 정말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억지주장을 하는 것일까?

이농상속 등에 의한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같이 현행 농지법 등에서 허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년 농지법 개정으로 그 소유 상한이 확대되었다2005 . 년 개정2005
월 일 국회의결 월 일 공포 농지법에서 상속농지 중 초과 이(6 30 , 7 21 ) “ 1ha 3ha

하 농지 및 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자의 소유 농지 중 초과분을 농업8 1ha
기반공사 현 한국농촌공사 에 위탁하는 경우 임대차사용대차를 허용한다 는 내( ) ”․
용이 추가되어 농업기반공사 현 한국농촌공사 에 임대하는 경우 상속농지는( ) 3ha,
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경우는 소유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농지를 지속적8
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비록 이농상속 농지의 임대차 및 계속 소유 허. ․
용이 전업농업인에게 대규모의 농지가 일괄 임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조개

선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는 비농민의 농지소유 허용 범위를 크게 확대시키,
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주말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
하여 취미 또는 여가할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함 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 소유 합산 면적이 천제곱미터 미) 1 (0.1ha)
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년 월 농지법 개정2002 12
내용 년 시행 은 엄밀한 의미에서 비농민 농지소유의 합법화한 경우라 할 수(2003 )
있다 비록 제한된 면적이지만 비농민이 누구라도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는 측면.
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법 개정의.
과정을 바로 비농민의 농지소유 전면적 허용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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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허용 범위3.

농지임대차는 농지소유자격 경자유전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지임대차, .
를 자유롭게 허용하며 현실적으로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결

과를 낳는다 현행법에 의하면 영농계획서만 작성하면 누구나 농지를 자유롭게. ,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농지취득과 동시에 농지임대차를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비농민도 자유롭게 농지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농지법에서는 농지임대차.
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적한 바 있듯이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생산성의, “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치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

차와 위탁영농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 .
은 농지개혁법 이후 현실적으로 확대되어온 농지임대차를 현실적으로 허용해주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의 농지임대차 허용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
를 지닌다.
헌법에서의 농지임대차의 허용은 임병윤 의 지적처럼 농업구조개선의 문(1976)

제를 고려하지 못한 자작농 창설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농민 상호간의 임

대차의 허용 독일의 농지거래법 등 관련 제도 법률 에서처럼 농지소재지 가까이, ( ) “
에 살고 있는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여 이용하는 것이 농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보전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정신 즉 경향적 경자유전 원칙 관철 차원으”, “ ”․
로 이해할 것인가 등의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엄격한 경자유전 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업구조개선의 차원에서 농

업특구를 지정하여 농지임대차 농지이용권 설정 사업 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 ) .
라에서도 임병윤(1976)9) 등 많은 논자들이 농업구조개선을 고려하지 못한 농지
개혁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농민 상호간의 농지임대차의 허용을 주장한

9) 임병윤 의 경작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고율의 현물소작료를 수탈하던 기생지(1976) “
주제를 해소하여 농민에 의한 농지의 자기소유를 최선의 것으로 인식한 농지개혁법은 자작농‘ ’
적 토지소유제를 항출하는 것을 최중시하는 나머지 농업의 객관적 제조건 즉 농업내외의 경제

적 기술적 제조건의 변화로 농업문제의 변모나 농지제도의 변질 가운데서 자작농적 토지소유제

자체가 형해화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치 못하였었다 농지개혁법이 논리적으로 최선시. ‘ ’
하던 자작농적 토지소유제와는 달리 다양한 토지소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

고 뚜렷한 현실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임병윤 라는 지적은 위의 내”( , 1976 : 13)……
용을 잘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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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의 이념을 유지하고 자작농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민 상호간의 임대차를 허용하여 농업의 구조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은 농지개혁 이후 한국농업의 발전 방향 제시와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었

다 김병태 등의 협업화론도 바로 농지개혁에 의해 형성된 자작농의 한계. (1975)
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된 것으로 이해된다.10)
한편 년 개정 농지법에서 개인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업2005 “
기반공사 현 한국농촌공사 에 위탁하는 경우 임대차사용대차를 허용한다 는 내( ) ”․
용과 상속농지 중 초과 이하 농지 및 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자“ 1ha 3ha 8
의 소유 농지 중 초과분을 농업기반공사 현 한국농촌공사 에 위탁하는 경우1ha ( )
임대차사용대차를 허용한다 는 내용이 추가되어 농지임대차의 허용 범위가 크”․
게 확대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농업구조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측면.
이 강조된 것인데 일본 독일의 농지정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

의. 耕者有田 原則 補完Ⅴ

독일 농지거래규제 관련 법의 시사점1.

독일에는 우리와 같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농지법, ,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다 농지의 소유자격과 관련해서는 농림업용지거래법 농. ‘ ’(
지거래법 에서 다루고 있다) .
소규모 토지 거래 등 일부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법률 행위에 의한 농지의

양도에는 관청의 인가가 필요하며 인가가 없으면 토지등기부에 등기가 되지 않,
는다 물론 독일에서도 소유권의 자유 계약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농. , .
지거래에 대한 개입 제한은 농지가 구조정책상 적절하지 못한 자에게 넘어가는,
것과 개별농지 및 경영이 적절한 규모 이하는 되는 것 그리고 경영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세분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가혹한 조건으로 매매되는 것을 견제하기,
10) 소농의 소토지소유를 그대로 둔 채 대경영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소농민경영의 협업화를 제“
창한다 이 길이 마련되면 소작농 고지농은 이 속에서 해소되어질 것이다 협업경영체의 구성. , .
원은 지주로서 토지에 대한 배당을 받고 자본가로서 투입자본에 대한 배당을 받으며 노동자로

서 출역에 대한 배당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병태”( , 197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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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공업용수 및 주택용지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측에서도 농지의 통제관리가 없으면 적정한 수급의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여 정상

적인 가격형성이 되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행정적 통제관리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정부 외( , 1992 : 14-15).
그리고 독일에서는 농지의 거래를 제한하여 농업구조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토지의 거래를 통하여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公
을 설립하여 경영규모 확대 대상 농업인에게 농지취득 용이하게)益內地植民會社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내지식민회사는 원래 년 설립되었으나 년 제정. 1898 , 1919
된 독일내지식민법에 근거하여 공공적 내지식민회사 가‘ ’ (Siedrungsgesellschaft)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내지식민지를 창설하고 자립농업경영에 달하“ ,
지 못한 규모의 소경영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필요한 토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

립하여 설립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년 독일의 내지식민법의 개정으로 새.” . 1986 ‘ ’
로운 사업이 추가되고부터는 농촌개발공사 로 불리게 되었다(Landgesellschaff)
윤석환 농촌개발공사는 프랑스의 나 우리나라의 농업기반( 2005, 22-23). SAFER
공사 특히 농지사업처 와 유사하다( ) .
한편 농지의 상속에 대해서도 농지세분화 방지를 위해 일괄상속절차를 통하여

재판소가 간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농장소유자가 사망하면 개별토지만이 아니.
라 전체로서의 농장이 공동 상속인에게 지분으로서 이전된다 농장일자상속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 및 일자상속관행이 강한 지방에서는 그 한도에 있어서 농업

구조 악화의 우려는 없지만 기타의 지역에서는 농장의 세분화 등 농업구조개선에

위배되는 사태가 생길 우려가 있다 농장일자상속법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등이 없을 경우 민법에 의해 농장은 법정 공동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상속인의 인이 분, 1
할하지 않고 승계하고 싶으면 재판소에 농장의 일괄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김정(
부 외, 1992 : 17-18).
독일에서도 경자유전이라는 기본 이념이 농지 관련 법규에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지 소재지에 가까이 있는 직접 영농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
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농지의 소유 및 이용 방식이라는 농지정책의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1) 이러한 기본 정신하에서 농업구조개선을
어떻게 달성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방식을 좀더 합리화하는

하는 방향에서 농지제도가 변화되어 온 것으로 이해된다.
11) 일부 논자는 이는 경향적 경자유전 원칙의 준수라고 이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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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일의 농지제도의 이념과 제도의 변화과정은 일본 대만 한국 대부분, ,
의 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관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
으로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자유전 원칙을 농지 소재지에 가까이 있는 직접“
영농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농지의

소유 및 이용 방식 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농업 여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 ,
에 따라 이러한 것이 좀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장기 농지정책의 방향과 조화2.

농지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이해 가능하다. 은 농업에서의 토지(1987)磯 俊彦辺
문제를 국토이용에서 농업과 비농업의 충돌지대격차로서 농공간의 격차(1) ( ), (2)

농업적 토지이용에서 토지이용권과 토지소유권의 충돌영세소농구조 자작농체제( ,

의 위기 저노임고지대구조 등 농업적 토지이용에서 개별사경제와 사회적, ), (3)․
지역경제의 충돌외부불경제 휴폐경지의 증대 등 세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 , ) ,․
세가지 측면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농업에서의 토지문

제농지문제의 구조를 잘 요약하고 있다 농지는 산업으로서 농업의 주요 생산수( ) .

단이란 측면과 농업인의 주요 자산 가치 유지 수단이란 측면이 동시에 인식되어

야 하며 농지이용 방식에 따라 농지가격이 달라지고 나아가 농지가격의 변화는, ,

농지소유 및 농지이용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농지의 소유는 농지의.

이용과 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농지의 임대차 허용.

여부가 비농민의 농지소유 허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농지의 소유 및 이용규,

제가 농업구조개선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토지농지는 제한된 자원으로서 현단계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

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이용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히 농지의 이용구.

조는 쌀 농업을 비롯한 농업구조개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현단계 한국 농업의 가장 중요한 의제의 하나가 농업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

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가격이 적절히 안정.

되고 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업인이 쉽게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

러한 관점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

와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은 새롭게 재

해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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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우선 농지 및 농업정책 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요구된다.
자작농 창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농지개혁의 단계와는 전혀 다른 농업

및 농지정책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의 추진 등 농산물시. WTO/DDA, FTA

장 개방 폭이 크게 확대되는 한편 국내외적으로 농업 및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친환경농업시스템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농지의 식량과 원료생산 기능.

이외에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 자연경관 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등 농지가 가지, ,

는 환경가치와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농지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주곡자급을 위한 농지보전과 자작농체제 유지를.

위한 경자유전의 원칙 준수라는 과거의 농지제도의 목표도 변화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공간의 유지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

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농지제도에 대한 목표를 재정립한다고 하.

더라도 헌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등에 규정된 농지의 기본이념이 바뀌는, ,․
것은 아니다 예컨대 농지법 제 조에 규정된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 3 “

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

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는 규정이 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예컨대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

이 농지제도의 주요 목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농지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는 소

유 및 이용형태의 전환이 요구되며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농지이용계획의 수립과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투기적 농지소유와 무질서한 농지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농업구조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농지의 소유와 이용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주체로서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원칙 실현 수단을 보완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농지법은 기본적으로, .

농업과 농업인의 관점에서 농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지 관련․
규범을 명시한 것이므로 농지문제를 농지법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다 실제 농.

지제도의 목표 원칙 수단 등은 헌법 농업농촌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 , , ,․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합리적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위해서는 이러.

한 관련된 모든 법률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단계의 농.

지문제가 헌법 농업농촌기본법 등에서 명시된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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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설정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로 법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농지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의 위상과 상호관계를 분

명히 하고 법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수단들을 보강해갈 필요가 있다 실천, .

수단들은 법에 명시될 것과 정부 차원의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구될 수 있다 농지의(governance) .

소유와 이용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법 정신의 취지에 맞게 경작자 농업인의 안정

적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 차원에서 농지소유자격 범위의 재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농지은행제도 및 농지관리기구의 도입 경작자 상호간의. ,

임대차 허용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적극적 추진 등을 통해 우수한 전업농업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의 이용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논란이 되는, 비농민의 실질적 농지소유 허용이라는 큰 변화를 담고

있는 농지제도 개선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발이익환수제도

의 구축 토지난개발 및 투기방지대책 완비 등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
의 제도개선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보완,
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한시적으로 비농민의 농지소유 허용 범위를 농업진흥지역

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 허용 범위 비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범. ,
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 보완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법령정비 작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맺음말.Ⅵ

과연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현실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동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헌법과 농지법 등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농지법 제정 논의 헌법. ,
에 경자유전 원칙의 반영 등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경자유전 원칙은 단순한 농,
지의 소유 자격 제한의 차원을 넘어서서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적정 규모의 보전

과제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과 농지법 등에서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은 현.
실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쉽게 폐기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헌법에서. ,
허용된 농지임대차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하여 산업

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들의 경영도 안정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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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내용은 헌법적 정신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보듯이 농지법 등 개별 법에서 다루어 좀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현실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법 개정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세지가와 수익지가간의 괴리 자작지 중심의 경영규모 확대 곤란 등의 현실,
을 전제로 할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으로서는 한국농업의 구조개선이 힘들고 궁,
극적으로 농업인의 이해에도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점.
을 고려하여 독일 등의 경험에서 드러나듯이 농지 소재지에 가까이 있는 직접“
영농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농지의

소유 및 이용 방식 이라는 이른바 경향적 경자 유전 원칙의 관철 이라는 기본” “ ”
정신을 수용하고 다른 한편, 농지의 소유와 이용 측면에서 법 정신의 취지에 맞게

경작자 농업인의 안정적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 차원에서 농지소유자격 범위

의 재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정비와 함께 합리적.

인 국토이용체계의 정립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

계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천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governance) .

그리고 예외적인 비농민 농지 소유의 대표적인 사례인 상속에 의한 비농민의

농지취득의 경우 상속된 농지가 분산되지 않고 전업 농업인에게 일괄 상속되든,
가 일괄임대되어 안정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지은행 한국농. (
촌공사 에 장기 임대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비농민에게 이상 농) 1ha
지소유를 허용한 것과 이농인의 농지소유를 무한정 허용한 것은 농지의 세분화를

막고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제도 보완이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농지소유를 위한 것이지 비농민의

농지소유 확대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미만만이 영농후계자를 보유. 12%
하고 있어 상속에 의한 농지세분화가 점점 더 확대될 전망이다 지속적 농지 이용.
을 위한 법인 형태의 농지 소유 주체의 양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농업인 농지소유자 에게도 자산으로서 농지의 가치를 보전해주어야 한( )
다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 농지소유자격을 비농업,
인에게도 전면 허용하자는 주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오히려 토지.
일반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수체계를 보완하여 농지가 자산만이 아니라 중요한 생

산수단으로 이용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도,
록 하는 중장기적인 정책 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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